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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화된 초저출생 시대의 전국 시군구(기초자치단체 229곳)를 대상으로 거주 지역의 환경 특성에 따른 조출생률의 공간적 차이와 그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간 데이터와 GIS 프로그램으로 탐색적 공간 데이터 분석(ESDA), 일반회귀분석인 최소자승법(OLS), 국지적 공간회귀분석인 다중범위 지리가중회귀분석(MGWR)을 실시하였고, 그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출생률이 높은 수도권(경기⋅서울)과 낮은 비수도권(경남⋅북) 지역 간의 차이 뿐만 아니라 시군구 거주 지역별 환경 특성의 공간적 편향이 뚜렷하였다. OLS 결과에서 경제적 영역인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 여성 고용률(+), 주거환경 영역인 저층저밀 주택 비율(-), 노후주택 비율(-), 인구학적 영역인 1인 가구 비율(-), 정책적 영역인 보건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조출생률의 영향 변수로 나타났다. MGWR 결과에서 모형 설명력의 향상과 함께 주거환경 및 경제적 영역의 변수 영향력이 인구학적 및 정책적 영역보다 더 중요하였다. 즉 시군구에 따라 영역별 영향 변수와 그 영향력의 차이가 있었으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다수의 시군구에서 저층저밀 주택 비율과 여성고용률이 유효한 공통 변수였다. 수도권과 관동지역(강원)의 시군구에서 저층저밀 주택 비율(-), 노후주택 비율(-), 여성 고용률(+)이 영향 변수였고, 강원은 추가로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대구, 대전, 충북, 경북 소재 시군구에서 저출생 차이의 공통 영향 변수는 저층저밀 주택 비율(-)과 여성 고용률(+)이었으며, 경북은 추가 영향 변수로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가 포함되었다. 이처럼 공간분석을 통해 거주 지역의 환경 특성에 따른 시군구 간 저출생 차이가 뚜렷하므로 시군구별 거주 지역의 환경 특성을 고려한 저출생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초록
          
        

        
          This empirical research explores spatial disparities in fertility decline and their underlying determinants across 229 administrative districts (Si/Gun/Gu), against the backdrop of ongoing demographic transformation. Drawing on spatial data and analytical tools including ArcGIS Pro 3.4, GeoDa 1.22, and QGIS 3.42.0, this study examines spatial factors shaping variations in crude birth rates (CBR). The methodological framework integrates measures of spatial autocorrelation and clustering (Moran’s I, 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 and Hot Spot Analysis) with regression approaches such as ordinary least squares (OLS) and multiscale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MGWR). Spatial dependence and heterogeneity through 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 (ESDA) are also evident across districts. OLS regression identifies six significant predictors of CBR: average number of employees per business establishment (positive association), women’s employment rate (positive), the proportion of low-density housing (negative association), share of single-person households (negative), proportion of aged housing (negative), and proportion of public spending on healthcare and social welfare (negative). Model comparison results indicate that MGWR outperforms OLS by more precisely capturing spatial variations across multiple scales, thereby achieving a superior model fit. While MGWR highlights low-density housing, women’s employment rate, aged housing and employment size as influential variables, the significance of the four variables underscores spatially heterogeneous associations with fertility decline, offering critical insights into the localized drivers of fertility disparities across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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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출생1) 억제를 목표로 1961년 채택된 국가시책인 가족계획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단기간 성공 신화를 이끌어 내었다. 이러한 출생 억제책은 당시 인구폭증을 국가 위협 요인으로 인식한 시대적 배경에 의해 탄생되었고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의 명분으로 1996년까지 35년간 지속되었다. 가족계획사업이 도입된지 44년만인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출생 장려가 목표인 저출산 정책2)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한국 가족⋅인구정책사의 대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세대(世代)에 걸친 출생 조절의 속도전은 만성적인 저출생을 유도하며 인구 및 가구 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형시켰고 그 후유증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나아가 국가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 원년인 2020년은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곡점을 맞이한 해로, 전체 인구 중 역사상 최초로 수도권 인구(50.0%)의 비수도권 인구(49.9%) 역전, 사망인구의 출생인구 초월(death cross), 세계 초저출산국가 지위 획득,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기 및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onus) 시대 종료 등 新역사를 만들었다(이현정, 2024). 또한 국가 간 조출생률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조사 대상 265개국 중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2024년 세계적으로 전례없는 초단기간 초고령 국가로 진입하였다(국가데이터처, 2025a; World Bank, 2025). 한편 출생 장려를 위한 각종 시책들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발표로 추진되었고 현재 제4차 기본계획(2021∼2025)이 추진 중이다(대한민국정부, 2006, 2020; 법제처, 2025). 저출산 기본계획은 수립 초기부터 일과 생활의 양립, 양성평등, 양육 부담 경감에 역점을 두었고, 차수별 기본계획에서 각종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책적 지원을 다양화하며 강도를 조정해 왔다. 즉 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5)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사회적 책임의 강화로부터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는 기혼 가구 중심의 미시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고,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부터 보다 거시적인 접근에서 결혼과 출산의 긴밀한 연계를 고려하여 만혼과 결혼 포기의 대책인 청년층 일자리, 주거, 의료 지원까지 포괄하는 전략으로 확대⋅추진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06, 2010, 2016). 국가 인구 위기 상황에서 현재 수행 중인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강조하며, 일⋅생활 균형, 성평등⋅공정성, 돌봄의 공유 및 생활화를 내세우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20). 이러한 기조는 올해 연말 발표될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동안 추진되어 온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년 간 지속된 저출산 정책은 확대⋅수정 개편을 거듭하는 가운데 2016년부터 가파른 하향세를 보이던 조출생률은 (기저효과로) 2024년 반등의 기미가 나타났다. 그러나 심각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최근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고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시키는 동시에 저출생의 직접적 요인인 3대 핵심분야(일⋅가정양립, 양육, 주거)의 지원에 국가 차원의 총역량을 집중하기에 이르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 특히 일⋅가정 양립(육아⋅출산 관련 휴직 및 휴가의 유연제, 중소기업 부담 경감), 양육(교육돌봄, 틈새돌봄, 돌봄서비스 선택권 확대), 결혼⋅출산⋅양육의 걸림돌 제거(주택대출요건 및 청약요건 완화, 주택공급량 상향 조정, 공공임대주택의 거주 기회 확대, 결혼 특별세액 및 자녀세액 공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난임 지원) 등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는 15가지 과제가 채택되었다. 일⋅생활 균형과 양육 부담 경감에 대한 공감과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은 비교적 안정 단계에 접어들어 전국적으로 출생 친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반면 주거분야의 시책은 그간 추진되어 온 기조(주택공급 확대, 주택 관련 비용 지원)에 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그동안의 일자리와 주거 간의 연계에서 일자리보다 실효성이 더 큰 주거 분야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 2025a). 출산을 위한 충분조건으로서 주거지원 시책은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었지만 주 소비층인 청년층의 보다 적극적인 호응과 선택을 받기 위해서 주택이라는 단순한 소비재에서 탈피하여 일상생활의 편리성과 쾌적성을 보장하는 거주 지역의 정주환경 일부로서 일련의 지원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이현정, 2025a). 사실 그동안 저출산 정책은 주로 경제적 측면(현금 및 현물 지원)이 두드러져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었으나 지역 정착과 인근으로의 출생 확산 효과에 대한 기여는 의문시된다(김지나, 노승한, 2025; 박혜림, 2024; 주예진, 이철희, 2024). 생애주기 상 거주지 변동과 직장 이동이 가장 활발한 청년기의 특성 상 고용기회와 생활 인프라(amenities)가 훨씬 매력적인 수도권으로 이동 및 집중 현상이 오히려 더 가속화되어 왔기 때문이다(김민석, 강민규, 2023; 김유현, 2025; 송유진, 2025). 이로 인해 2022년 전체 인구의 0.5%를 차지하는 출생아(24.9만명) 중 절반 이상(53.1%)이 수도권(13.2만명)에 분포하였고 수도권 출생아의 다수는 경기도(36.0%)에 편중된 반면 비수도권 출생아(46.9%)는 주로 비특광역시(27.6%)에 위치하였다(국가데이터처, 2025a). 이러한 지역 간 출생아 수 편향은 인구 유입이 없는 지역 특히 인구(자연)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간 격차를 키우며 소멸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킨다. 또한 삶의 터전인 거주 지역은 지자체별 환경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동일한 중앙 정부의 정책이나 조치에도 지역별 상이한 결과를 도출한다. 따라서 국토 전반에 걸쳐 출생⋅양육 친화적인 분위기와 사회문화적 인식이 보편화된 여건에서 거주 지역의 환경 특성에 따른 저출생의 차이를 탐색적 공간데이터 분석(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 ESDA)으로 살펴보고 그 결정변인을 공간회귀분석으로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저출산 정책의 근간인 결혼⋅출생, 양육⋅돌봄, 일자리⋅주거 간의 관계에서 이미 수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널리 입증된 결혼과 출생 간의 긴밀한 연결고리는 혼인을 출생의 선행지표로 고착화되었으므로 非혼인 지표를 중심으로 하는 거주 지역의 환경 특성으로 구성하여 그 영향력을 심층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별 저출생의 공간적 변이를 탐색하고, 그 영향 요인으로 지자체의 거주지 환경 특성을 공간정보학적 접근으로 분석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Ⅱ. 선행연구 고찰
      출생 및 저출생 관련 이론은 다양하며, 주요 이론으로 (제1차 및 제2차) 인구변천이론(Demographic Transition Theory, DTT), 생애사 이론 (Life History Theory, LHT), 탈물질주의적 가치이론(Post-Materialist Values Theory, PVT), 성평등 이론(Gender-Equity Theory, GET),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RCT), 위험이론(Risk Theory, RT), 티부 모형(Tiebout Model),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 PCT) 등이 있다. 이들 이론을 시계열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주요 변수들을 중심으로 관련 국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출생의 영향 변인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인구학적 접근에서 20세기 후반의 주류를 형성한 제1차 인구변천이론(First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 FDT)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통해 高출생률-高사망률-低밀도로부터 低출생률-低사망률-高밀도로 전환되는 안정화 단계를 설명하였다. 기존의 인구⋅경제학적 접근보다 확장된 이론적 틀(예, 생애사 이론, 목표-유산 가설 등)에서 현대 사회의 높은 인구밀도가 경쟁과 비용 상승을 유도하여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한다(감사원, 2021; 임보영, 2022; 한국은행, 2023; Easterlin, 1973, 1976; Lutz & Qiang, 2002; Lutz et al., 2007; Rotella et al., 2021). 국내에서도 출생의 영향요인으로서 인구밀도를 조명하고 고밀도와 저출생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박건영, 2024; 박성훈, 2024; 이은빈 외, 2024). 전국 시도(15곳)의 2005∼2018년 패널 데이터로 분석한 고우영 외(2020)의 연구, 그리고 강원도(시군 18곳)의 2014∼2022년 데이터를 분석한 박건영(2024)의 연구는 모두 인구밀도가 출산을 낮춘다고 밝혀졌지만 광역자치단체(16곳)의 2017∼2022년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이은빈 외(2024) 연구에서는 인구밀도와 출생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전 세계적인 저출생 현상으로 고전적 인구변천이론(FDT)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제2차 인구변천이론(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 SDT)3)은 대체이론으로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가 새로운 인구변동의 동력이라고 제시하였다(Lesthaeghe & van de Kaa, 1986). 이에 따라 대체수준 이하의 저출생 지속, 전통적 혼인 이외의 다양한 생활방식, 혼인과 출생의 단절, 인구 증감의 변동성 등 4가지 특징이 인구 고령화, 인구 자연감소, 비혼, 1인 가구 증가 등의 현상을 초래한다(이병호, 2020; 정성호, 2009; Lesthaeghe, 2010, 2014). 오늘날 우리 사회의 대표 가구 유형인 1인 가구의 급증은 다양한 생활방식에 따른 비혼 분위기의 영향으로 탄생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출생의 선행지표인 결혼을 어렵게 할 수 있다(이병호, 2020; 정성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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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생 관련 주요 이론 및 연구 동향
        
        

      

      
        
          
            	주요 이론
            	영역
            	변수
            	변수별 영향 여부 및 관련 연구
          

        
        
          	제1차 인구변천이론 (FDT)
          	인구학적 영역
          	인구밀도 (㎢)
          	- 음(-)의 영향: 고우림 외(2020), 박건영(2024), 박성훈(2024), 서정흔, 마강래(2024)
- 통계적 유의성 없음: 이은빈 외(2024)
        

        
          	제2차 인구변천이론 (SDT)
          	1인 가구 비율
          	- 음(-)의 영향: 이병호(2020), 정성호(2009)
        

        
          	합리적 선택이론 (RCT), 위험이론 (RT)
          	경제적 영역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
          	- 양(+)의 영향: 민연경, 이명석(2013), 원숙연, 최윤희(2018), 이은빈 외(2024), 이철희(2023), 최선미(2021), 탁아림, 이찬영(2024)
        

        
          	탈물질주의 가치이론 (PVT), 성평등이론 (GET), 합리적 선택이론 (RCT)
          	여성 고용률
          	- 양(+)의 영향: 민연경(2015), 서정흔, 마강래(2024), 원숙연, 최윤희(2018), 정성호(2009)
- 음(-)의 영향: 박건영(2023), 박정희(2024), 조택희, 최은희(2025), 최선미(2021), 탁아림, 이찬영(2024)
- 통계적 유의성 없음: 이은빈 외(2024), 최은희, 조택희(2024)
        

        
          	티부 모형 (TM), 공공선택이론 (PCT)
          	주거환경 영역
          	저층저밀 주택 비율
          	- 음(-)의 영향: 최재헌, 박판기(2020)
        

        
          	노후주택 비율
          	- 음(-)의 영향: 이형석, 김승희(2018), 최재헌, 박판기(2020)
        

        
          	정책적 영역
          	보건사회복지예산 비율
          	- 양(+)의 영향: 민연경, 이명석(2013), 이철희(2018), 조택희, 최은희(2025)
- 통계적 유의성 없음: 박정희(2024), 오삼권, 권영주(2018)
        

      

      

      한편 1차와 2차 인구변천이론(FDT, SDT) 간의 이행에서 밀접한 탈물질주의적 가치이론(PVT)은 저출생이 개인과 자유를 중시하는 탈물질주의적 가치의 중요성에서 비롯된 접근이다(Van de Kaa, 2001). 즉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 경제활동 참여 증가, 결혼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자율성과 독립성 증대 등 문화적 환경 변화가 저출생을 유도한다(정성호, 2009; Inglehart, 1977, 2007). 그러나 양육의 사회화와 같은 사회 전반에 걸친 분위기의 쇄신으로 여성의 고용기회와 참여는 오히려 소득 증가의 기회비용을 높여 출생 장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저출생의 원인으로 가정과 사회 간 성평등 차이를 지적한 성평등 이론(GET)은 가부장적 성평등 수준과 개인중심적 성평등 수준 간의 차이에 주목하였다(정성호, 2009; McDonald, 2000a, 2000b, 2001, 2013). 전통적인 남성부양자 모델에서 성별분업으로 육아와 가사노동은 여성의 전담 영역이나 여성의 교육, 노동, 사회참여는 개별 구성원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남성과 동등하게 요구한다. 즉 가족중심적 제도(family-oriented institutions)에서 가족구성원으로서 여성의 역할은 가부장적 성평등 수준으로 결정되므로 이는 개인중심적 제도(individual-oriented institutions)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평등 수준과 상충될 수 밖에 없다(민연경, 2015; 정상호, 2009; McDonald, 2000a, 2001, 2013). 이러한 제도적 불일치가 심화될수록 여성이 부담하는 기회비용은 더욱 커지고 출생 지연⋅포기를 선택하면서 출생 저하로 이어진다. 따라서 일과 삶의 균형이 중시되고 여성 비차별적인 고용 및 양육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으로 저출생을 완화할 수 있다.

      반면 합리적 선택이론(RCT)은 출생을 비용과 편익이라는 경제학적으로 접근한 이론으로 출생의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크면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선택으로 출생을 결정한다(Becker, 1981, 1993; Easterlin, 1973; Gauthier, 2007; McDonald, 2001b). 비용 증가에 따른 소득 감소 또는 다른 재화의 효용함수가 상승할 때 출생이 하락하므로 비용을 저감시키거나 상쇄시킬 소득 보상⋅이전 또는 향상을 통해 출생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정성호, 2009; Beck, 1981; McDonald, 2001b). 직접 비용(양육비, 교육비, 주거비 등)이나 기회비용인 간접비용(경력단절, 소득 상실 등) 어느 쪽이든 높을 경우 출생은 하락한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소득 증가는 출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역으로 실직, 낮은 소득, 고용불안 등 경제적 불확실성4)은 출생 지연 또는 포기의 부정적인 영향을 낳을 수 있다(김민곤, 천지은, 2016; 민연경, 이명석, 2013; 정성호, 2009; Brewster & Rindfuss, 2000; McDonald, 2000a, 2001). 여성의 고용기회와 노동시장 참여가 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에서 다소 혼재된 결과를 보여준다(박건영, 2023, 2024; 박성훈, 2023; 박정희, 2024; 원숙연, 최윤희, 2018; 이은빈 외, 2024; 이철희, 2023; 조택희, 최은희, 2025; 최선미, 2021; 탁아림, 이찬영, 2024). 다만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 정책의 영향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경제적 지원 확대 등은 여성의 고용이 더 이상 출생에 부정적이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강원도(시군 18곳)의 2013∼2022년 데이터를 살펴본 박건영(2023)은 여성 고용이 출생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별로 다르다고 기술하였고, 국내 20002∼2013년 데이터를 분석한 박정희(2024)의 연구, 전국 단위의 2005∼2022년 패널 데이터를 조사한 조택희와 최은희(2025), 17개 광역자치단체의 2008∼2019년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최선미(2021), 광역자치단체(16곳)의 2003∼2019년 데이터를 이용한 탁아림과 이찬영(2024) 등의 연구 결과에서는 여성의 고용이 출생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OECD 국가(18게국)의 2000∼2007년 데이터를 시계열 분석한 민연경(2015), 시군구(227곳)의 2021년 자료를 살펴본 박성훈(2023), 2021년 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한 서정흔과 마강래(2024), 광역자치단체(17곳)의 2010∼2017년 패널데이터를 실증 분석한 원숙연과 최윤희(2018) 등의 연구에서는 여성 고용이 출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입증하였다. 또한 이은빈 외(2024) 연구와 광역자치단체(16곳)의 2005∼2022년 데이터를 패널화하여 회귀분석한 최은희와 조택희(2024)의 연구에서는 여성고용과 출생 간의 통계적 유의성이 감지되지 않았다.

      한편 공공경제학 및 도시경제학적 접근에서 티부 모형(TM)은 지역 간 경쟁과 개인(지역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공공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효용을 추구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Tiebout, 1956). 즉, 개인은 선호하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으로의 거주지 이동을 통해 지역을 선택5)하게 된다. 이러한 시각은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하여 공공재의 효율적인 분배가 이루어지며 지역 (주민) 복지의 증감이 가능하다고 보는 공공선택이론(PCT)과 일맥상통한다(Mueller, 2003). 따라서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은 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며, 관련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민연경, 이명석, 2013; 이철희, 2018; 조택희, 최은희, 2025). 수도권(구군 66곳)의 2011년 데이터를 회귀분석한 민연경과 이명석(2013), 시군구의 2005∼2014년 원시자료를 활용한 이철희(2018), 조택희와 최은희(2025) 등의 연구 결과에서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출생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 반면 박정희(2024)의 연구, 기초자치단체(226곳)의 2014년과 2015년 데이터로 살펴본 오삼권과 권영주(2018)의 연구에서 사회복지예산은 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시행 중인 저출산 정책은 현금 지원, 세제 및 재정, 서비스 및 제도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들 상당수 시책들은 변이(variation)가 크지 않은 전역성으로 인해 지역 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일례로 청년층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겨냥한 주거 영역의 공공지원(예, 주택 매입⋅전세 자금 대출, 특별공급 청약, 공공임대 및 신규 주택 공급 등)은 지역의 정주환경(예, 아파트 이외의 저층저밀주택, 노후주택 등)을 비중있게 다루지 않는다. 이로 인해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언급되는 주거 관련 변수(예, 아파트 가격,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 전⋅월세 통합지수, 전월세 전환율, 공공임대주택 비율 등)는 주택경제적 요인만 반영하고 있어(김민곤, 천지은, 2016; 박정희, 2024; 원숙연, 최윤희, 2018; 이은빈 외, 2024; 최선미, 2021) 국지적 주택스톡 요인과 제반 거주환경에 대한 저출생 영향을 탐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 노후 불량 주거지나 낮은 질의 주거환경은 출생을 저하시키고 양육에 불리한 환경이라고 지적하여 지역 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최재헌, 박판기, 2020; Miranda et al., 2012; UN Habitat, 2020). 강원도(18개 시군)를 조사한 이형석과 김승희(2018), 전국 시군구(229곳)의 2005년과 2015년의 데이터를 이용한 최재헌과 박판기(2020) 등의 연구결과에서 높은 노후주택과 저층주택 비율이 낮은 출생률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낡고 오래된 주택이 많은 지역은 직장 및 거주지 이동이 활발한 청년 인구에게 유출 요인이 되고 청년 친화적인 정주환경을 제공하는 지역으로의 유입을 이끌어낸다(김민석, 강민규, 2023; 김유현, 2021; 송유진, 2025; 최선미, 2021). 이상에서 살펴본 이론적 논거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최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또는 광역 단위 보다 지역 단위에서 저출생 차이를 조명하고 거주 지역 간 차이를 시군구별 환경 특성에서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거주 지역의 환경 특성 변수로 인구학적 영역(인구밀도, 1인 가구 비율), 경제적 영역(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 여성 고용률), 주거환경 영역(저층저밀주택 비율, 노후주택 비율), 정책적 영역(보건사회복지 예산 비율)로 선정하여 지역 간 저출생 변이와 조출생률의 영향 요인을 실증적으로 공간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 범위 및 자료 
        본 연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저출생의 공간적 분포와 그 지역 간 변이의 영향 변인을 파악하고자 시군구별 거주지역의 환경 특성을 반영한 공간데이터와 공간통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 시군구 229곳이며, 종속변수는 출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대표적 지표인 조출생률(Crude Birth Rate, CBR)로 선정하였다.6) 조출생률은 특정연도 출생아 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 수로 나눈 후 1천분비로 나타낸 수치이다. 조출생률은 단기간의 출생동태 파악이 용이하고 인구 수가 다양한 지역 간 비교 시 유용하며 성(性)별 편향이 없는 특징이 있다(Guest, 1974; Salvati et al., 2020), 또한 초저출생과 초고령화7)가 병행 중인 인구구조를 고려하고 이미 인구자연감소8)가 진행 중인 상당수의 지역을 감안하여 인구규모에 민감한 지표인 조출생률9)이 더 적합하다.

        종속변수에 대한 시군구 거주 지역별 환경 특성으로 구성된 독립변수10)는 인구학적 영역으로 인구밀도, 1인 가구 비율, 경제적 영역으로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 여성 고용률, 주거환경 영역으로 저층저밀 주택 비율, 노후주택 비율, 정책적 영역으로 보건사회복지 예산 비율 등 총 7가지 변수가 포함되었다(<표 2>). 또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시간 배열을 고려하여 분석의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전년도 거주 지역의 환경 특성(독립변수, 2022년)이 차년도 조출생률(종속변수 2023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자료를 구성하였다. 이들 변수에 관한 공간데이터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통계포털,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와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국토교통부의 통계누리,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와 지방재정연감 등에서 제공하는 원시자료이며, 시군구별 집계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 전처리(예, 정제, 가공, 변환 등)를 거쳐 시군구 코드와 결합시켜 분석 자료를 구축하였다.

        
          표 2. 
				
          

          
            변수 정의 및 데이터 출처
          
          

        

        
          
            
              	구분
              	변수
              	단위
              	조작적 정의
              	데이터 출처
            

          
          
            	거주 지역의 환경 특성
            	인구학적 영역
            	인구밀도
            	명/㎢
            	총 인구 수 ÷ 총 도시지역 면적 (㎢)
            	국가통계포털
          

          
            	1인 가구 비율
            	%
            	(1인 가구 수 ÷ 총 가구 수) × 100
            	주민등록인구통계
          

          
            	경제적 영역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
            	%
            	(총 종사자 수 ÷ 총 사업체 수) × 100
            	고용노동통계, 국가통계포털
          

          
            	여성고용률
            	%
            	(여성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여성 인구 수) × 100
            	고용노동통계
          

          
            	주거환경 영역
            	저층저밀 주택 비율
            	%
            	(5개층 미만의 저층 주택 수 ÷ 총 주택 수) × 100
            	통계누리
          

          
            	노후주택 비율
            	%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수 ÷ 총 주택 수) × 100
            	통계누리
          

          
            	정책적 영역
            	보건사회복지 예산 비율
            	%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 총 예산) × 100
            	지방재정연감
          

          
            	종속변수
            	조출생률
            	명
            	(출생아 수 ÷ 지역 연앙인구 수) × 1000
            	국가통계포털
          

        

        

      

      
        2. 분석 도구 및 기법
        
          1) 공간적 자기상관성 및 군집성 
          본 연구 수행을 위하여 구축한 공간데이터의 분석 도구로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프로그램(QGIS 버전 3.42.0, GeoDa 버전 1.22, ArcGIS Pro 버전 3.4)을 활용하여 탐색적 공간데이터 분석(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 ESDA)를 수행하였다(Anselin, 1998). 단계별 ESDA의 구체적인 분석 기법으로 먼저 조출생률의 기술통계량, 공간데이터의 공간통계량을 토대로 각 변수별 단계구분도를 통해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였다. 이어 공간적 자기상관성(Spatial Autocorrelation) 여부를 판단하고자 전역적 모란지수(Global Moran’s Index), 공간적 이질성(Spatial Heterogeneity)을 검증하고자 리사 분석(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 LISA), 공간적 군집성(Spatial Clustering)을 측정하고자 핫스팟 분석(Hot Spot Analysis)을 실시하였다(염윤호, 최재훈, 2024; 이상일 외, 2010; 이현정, 2025b Anselin, 2001; ESRI, 2025c; Tobler, 1970). 전역적 모란지수는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근접할수록 유사한 값의 지역들이 인접하여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높은 경우, 0은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없는 경우, -1은 상이한 값의 지역들이 인접하여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전역적 모란지수가 공간적 자기상관성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반면 국지적 모란지수(Local Moran’s Index)는 공간적 이상치(outlier)를 파악하고자 리사 분석(LISA)을 산출하였다. 리사 분석은 공간적 자기상관성의 국지적 패턴을 지역 간 유사성과 상이성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의 세부 지역으로 구분한다(염윤호, 최재훈, 2024; 이상일 외, 2010; 이현정, 2025b Anselin, 2001; ESRI, 2025c). 즉 국지적 모란 지수는 인접 지역과 분리하여 비교하며 높은 값의 지역들로 군집한 HH(High-High), 낮은 값의 지역들로 군집한 LL(Low-Low), 높은 값의 지역들이 낮은 값의 지역에 군집한 LH(Low-High), 낮은 값의 지역들이 높은 값의 지역에 군집한 HL(High-Low)로 구분된다. HH와 LL은 공간적 유사성을 지니는 핫스팟(hot spot)과 콜드스팟(cold spot), LH와 HL은 공간적 이상치(outlier)에 해당된다. HH와 LL 유형의 군집이 많을수록 모란지수가 높아지고, LH와 HL 유형의 군집이 많을수록 모란지수가 낮아진다. 리사 분석이 공간적 유사성에 초점을 두어 군집도(cluster map)를 구현하는 반면 핫스팟 분석은 인접 지역과 분리하지 않고 공간적 연관성에 기반하여 2가지 유형의 지역으로 밀집도를 나타내며 Getis-Ord Gi*로 측정한다. 이를 통해 높은 값의 지역으로만 밀집되어 양(+)의 값으로 나타나는 핫스팟과 낮은 값의 지역으로만 집적되어 음(-)의 값으로 나타나는 콜드스팟으로 양분된다(Getis & Ord, 1992; Ord & Getis, 1995).

        

        
          2) 전역적 비공간회귀분석 및 비전역적 공간회귀분석 
          시군구 거주 지역별 환경 특성을 반영하는 공간회귀모형을 선별하고자 전역적 비공간 회귀모형(Global Non-spatial Linear Regression Model)인 일반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OLS), 비전역적 공간회귀모형(Local Spatial Linear Regression Models)으로 국지적 공간회귀모형인 다중범위 지리가중회귀모형(Multiscale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MGWR)11)의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Oshan et al., 2020; Yu et al., 2020). OLS와 MGWR의 함수식은 아래와 같으며, OLS 분석에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진단하였다. 이어 오차의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을 진단하는 Koenker-Bassett 검정으로 비전역적 공간회귀모형의 적합성을 재확인하였다(Brunsdon et al., 2002; Capellan & Porter, 2014; Fotheringham et al., 2023).

          OLS는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이 모든 공간 범위 내에서 균일하게 작용하는 공간적 정상성(spatial stationarity)을 가정하지만 MGWR은 공간적 비정상성(spatial non-stationarity)을 전제로 변수에 내재된 공간적 이질성(spatial heterogeneity)을 감지하여 일정한 공간 범위에 따라 변수의 영향력이 달라지는 회귀계수를 산출한다. 따라서 MGWR은 보다 다양한 공간 범위에서 개별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를 추정하고 각 변수별 최적화된 대역폭(영향 범위)으로 복잡한 공간데이터의 설명력을 도출한다(ESRI, 2025b; Fotheringham, et al., 2023). MGWR에서 공간 가중치 행렬인 커널 함수(kernel function)와 대역폭 탐색(bandwidth searching)으로 황금분할법(Golden section searching)을 활용하였고 정보유실 기준을 나타내는 AICc(corrected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값이 가장 낮은 최적의 대역폭을 선정하였다. 또한 이들 두 가지 모형(OLS, MGWR)은 아래의 함수식을 통해 산출된 통계량 중 모형 설명력(R2, Radj2)과 정보유실량(AICc) 등을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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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범위 지리가중회귀모형(MGWR) - 식(2) 
				
                
              

            

          

          Yi : i 시군구의 조출생률, β0i : i 시군구의 상수항, βk : i 시군구의 회귀계수, Xki : 공간적 위치 k번째 관계의 변수 i번째 독립변수, βki : i 시군구의 회귀계수, bwk : 상수항과 독립변수 간 공간적 위치 k번째 관계의 조정을 위한 대역폭, ϵi : 오차항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량
        출생을 측정하는 지표 중 가장 널리 사용하는 지표인 조출생률은 지역 간 비교할 때 유용하며. 조출생률은 인구 변동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중간 일(7월 1일)을 기준으로 (연앙)인구 천명당 출생아 수를 산술적으로 측정한다(국가데이터처, 2025). 우리나라 조출생률은 선행지표인 조혼인율과의 상관성(r=0.683)이 높으며 197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2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감소세를 유지하였고 2020년 조사망률에 역전되기까지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그림 1>). 1960년 조출생률(41.9명)에서 절반 수준으로 도달하기(1983년 19.3명 → 2005년 9.0명 → 2023년 4.5명)까지의 기간을 계속 단축시키며 급락하였다. 2023년 기준 조출생률은 전국적으로 인구 천명당 4.5명이었고, 광역자치단체(총 17곳) 중 가장 높은 곳은 세종(7.2명)이었으며 가장 낮은 시도는 전북(3.8명)으로 이들 지역 간 차이는 1.9배(3.4명)로 나타났다(<표 3>). 대체로 수도권(4.6명)과 비수도권(4.5명)의 권역 간 조출생률 차이는 유사하였으며, 비수도권 내에서 특⋅광역시의 조출생률 차이가 비특⋅광역시보다 더 높았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229곳) 간 조출생률의 차이는 더욱 역동적이었다. 즉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 시군구 간 조출생률이 가장 큰 시도(부산 5.3명)와 가장 낮은 곳(제주 1.2명) 간의 차이가 커 광역자치단체 간 편차가 두드러졌다. 대체로 다수의 시군구로 이루어진 비수도권 소재 광역자치단체에서 시군구 간 조출생률의 간극이 컸고(예, 경기, 전남, 경북, 강원), 시군구 수가 비교적 적은 시도에서의 격차는 다소 작았다(예, 제주, 광주). 또한 광역자치단체 간 조출생률의 차이(1.9배)와 비교하여 기초자치단체 간 격차(6.2명)는 5.4배로 훨씬 더 커 지역 간 저출생을 보다 면밀히 이해하기 위해서 분석 대상 지역의 단위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공간 범위를 구체화할수록 거주 지역 간 출생의 차이를 보다 자세하게 관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군구별 환경 특성에 따른 출생의 영향 요인도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 
				
          

          
            조출생률, 조혼인율, 조사망률의 연도별 추이 (1970-2024년)
            출처: 국가데이터처 (2025a)

          
          

          

        

        
          표 3.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간 조출생률 차이
          
          

        

        
          
            
              	시도
              	조출생률
(명/천명)
              	시군구
              	차이
              	시도
              	조출생률
(명/천명)
              	시군구
              	차이
            

            
              	최댓값
              	최솟값
              	최댓값
              	최솟값
            

          
          
            	전국
            	4.5
            	과천시 (7.6)
            	합천군 (1.4)
            	6.2
            	경기
            	5.1
            	과천시(7.6)
            	가평군(2.9)
            	4.7
          

          
            	서울
            	4.2
            	영등포구(5.8)
            	강북구(2.9)
            	2.9
            	강원
            	4.4
            	인제군(6.6)
            	평창군(2.3)
            	4.3
          

          
            	부산
            	3.9
            	강서구(7.1)
            	중구(1.8)
            	5.3
            	충북
            	4.8
            	청주시(5.7)
            	괴산군(1.7)
            	4.0
          

          
            	대구
            	4.0
            	달성군(6.5)
            	서구(2.3)
            	4.2
            	충남
            	4.5
            	아산시(5.7)
            	부여군(1.5)
            	4.2
          

          
            	인천
            	4.6
            	서구(6.0)
            	옹진군(2.9)
            	3.1
            	전북
            	3.8
            	김제시(5.0)
            	무주군(2.1)
            	2.9
          

          
            	광주
            	4.3
            	동구(5.1)
            	서구(3.6)
            	1.5
            	전남
            	4.3
            	영광군(7.0)
            	구례군(2.1)
            	4.9
          

          
            	대전
            	5.0
            	유성구(6.6)
            	중구(3.5)
            	3.1
            	경북
            	4.0
            	예천군(5.1)
            	영양군(1.9)
            	3.2
          

          
            	울산
            	4.6
            	북구(5.9)
            	중구(3.5)
            	2.3
            	경남
            	4.0
            	진주시(4.9)
            	합천군(1.4)
            	3.5
          

          
            	세종
            	7.2
            	세종(7.2)
            	세종(7.2)
            	-
            	제주
            	4.8
            	제주시(5.1)
            	서귀포시(3.9)
            	1.2
          

        

        
          
            주: 2023년 기준; 출처: 국가데이터처 (2025a)
          

        

        

      

      
        2. 공간통계량
        
          1) 공간적 분포
          전국 시군구(229곳) 간 저출생 수준을 비교하고자 종속변수인 조출생률을 살펴본 결과, 인구 천명당 지자체 평균 출생아 수는 4명(3.96명)이었고, 조출생률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경기 과천시(7.6명)로 가장 낮은 지역(경남 합천군 1.4명)보다 월등히(6.2명) 많았다(<표 4>, <그림 2>). 조출생률이 가장 높은 상위 5곳(7.0명 이상)은 주로 중부지방(경기 2곳, 세종 1곳)과 남부지방(부산⋅전남 각각 1곳)으로 분산된 가운데 비수도권 소재 군지역으로 유일하게 전남 영광군(7.0명)이 포함되었다. 반면 조출생률 하위 5곳(1.7명 이하)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남(3곳)과 호서지역(충남⋅북 각각 1곳씩)이었다. 한편 독립변수 중 인구학적 영역의 인구밀도는 평균 4,234명/k㎡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서울 양천구(25,237명/k㎡)와 가장 낮은 전남 장성군(207명/k㎡) 간의 격차는 매우(121배) 컸다. 오늘날 대표적인 가구 유형인 1인 가구 비율은 전국 평균 36.2%였고, 가장 높은 시군구(서울 관악구 55.9%)는 가장 낮은 지역(경기 과천시 18.7%)보다 훨씬 더(37.2%p) 높았다. 경제적 영역인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3.8명으로,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인 서울 강남구(7.5명)는 가장 낮은 경기 연천군(2.4명)과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기초자치단체별 여성 고용률은 평균 54.7%였고, 가장 높은 시군구는 경북 울릉군(77.4%)은 가장 낮은 울산 동구(42.0%)와 상당한 격차(35.4%p)를 보였다. 또한 주거환경 영역으로 저층저밀 주택 비율은 시군구 평균 49.1%로, 가장 높은 지역(전남 신안군 98.2%)과 가장 낮은 지자체(인천 연수구 8.5%)의 간극(89.7%p)이 극명하였다. 노후주택 비율은 평균 30.5%였으며, 가장 높은 지자체인 전남 신안군(68.9%)이 가장 낮은 곳인 경기 광주시(3.7%)보다 훨씬 더(65.2%p) 높았다. 정책적 영역인 보건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전국 평균 35.4%로, 가장 높은 곳(부산 부산진구 67.1%)과 가장 낮은 시군구(경북 울릉군 9.1%) 간 격차(58.0%p)는 현저히 컸다.

          
            표 4. 
				
            

            
              조출생률의 공간통계량 및 시군구 순위
            
            

          

          
            
              
                	종속변수
                	평균
                	표준오차
                	범위(최솟값~최댓값)
                	중간값
              

            
            
              	조출생률
              	3.963
              	1.228
              	1.400~7.600
              	3.900
            

            
              	순위
              	시군구
              	조출생률
              	순위
              	시군구
              	조출생률
            

            
              	1
              	경기 과천시
              	7.60
              	225
              	충북 괴산군
              	1.70
            

            
              	2
              	경기 화성시
              	7.30
              	226
              	경남 고성군
              	1.70
            

            
              	3
              	세종 세종시
              	7.20
              	227
              	경남 남해군
              	1.70
            

            
              	4
              	부산 강서구
              	7.10
              	228
              	충남 부여군
              	1.50
            

            
              	5
              	전남 영광군
              	7.00
              	229
              	경남 합천군
              	1.40
            

            
              	독립변수
              	평균
              	표준오차
              	범위(최솟값~최댓값)
              	중간값
            

            
              	거주 지역의 환경 특성
              	인구학적 영역
              	인구밀도
              	4234.038
              	5398.264
              	207.443~25237.022
              	1817.859
            

            
              	1인 가구 비율
              	  36.223
              	 5.170
              	18.723~55.920
              	  36.698
            

            
              	경제적 영역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
              	  3.795
              	 0.817
              	2.411~7.448
              	  3.605
            

            
              	여성 고용률
              	 54.724
              	 7.589
              	42.000~77.400
              	 52.550
            

            
              	주거환경 영역
              	저층저밀 주택 비율
              	 49.136
              	24.680
              	8.502~98.229
              	 44.384
            

            
              	노후주택 비율
              	 30.529
              	13.487
              	3.686~68.859
              	 30.328
            

            
              	정책적 영역
              	보건사회복지 예산 비율
              	 35.431
              	15.702
              	9.138~67.097
              	 32.042
            

          

          

          
            
            

            그림 2. 
				
            

            
              조출생률의 공간적 분포
            
            

            

          

        

        
          2) 공간적 자기상관성 및 군집성 
          시군구별 조출생률에 대한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검증하고자 전역적 모란지수(Moran’s I=0.228, z-score=7.748, p=0.000)를 전역적 모란 산점도로 시각화여 먼저 살펴본 결과, 신뢰수준 99%에서 유의미함에 따라 공간적 이질성(spatial heterogeneity)의 존재가 확인되었다(<그림 2>). 마찬가지로 독립변수 7가지(0.197∼0.724) 모두 전역적 모란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001), 특히 인구밀도, 보건사회복지 예산 비율, 여성 고용률의 지수는 1인 가구 비율, 저층저밀 주택 비율,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보다 더 강한 관계를 보여 공간적 의존성(spatial dependence)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전역적 모란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됨에 따라 국지적 모란지수를 살펴보았고, 조출생률에 대한 리사 분석(LISA)을 통해 신뢰수준 95%(p<0.05)에서 유의미한 총 66곳의 지자체가 4가지 지역으로 구분되었다(<표 5>). 공간적 군집도와 국지적 모란 산점도(Getis-Ord G*=0.005, z-score=3.677, p=0.000)에서 보는 바와 같이 HH(High-High) 지역(23곳)은 중부지방(경기 11곳, 서울 4곳, 충남 3곳, 충북 2곳, 대전⋅세종⋅강원 각각 1곳씩) 중 수도권(15곳)에 주로 집중되었다. 이상치에 해당하는 HL(High-Low) 지역(6곳)과 LH(Low-High) 지역(8곳)은 소수로 일부 비수도권과 수도권에서 관측되었다. LL(Low-Low) 지역(29곳)은 비수도권(경남 9곳, 경북 7곳, 강원⋅충남 각각 4곳씩, 전북 3곳, 전남⋅충북 각각 1곳씩) 중 영남지역(16곳)에 집중되었다.

          
            표 5. 
				
            

            
              조출생률의 국지적 공간적 자기상관성 및 군집성 결과와 지역
            
            

          

          
            
              
                	공간적 군집성
                	공간적 집중도
              

              
                	HH 지역 (23곳)
                	LL 지역 (29곳)
                	핫스팟 (24곳)
                	콜드 스팟 (30곳)
              

            
            
              	◆ 서울 (강남구, 강동구, 금천구, 서초구),
◆ 대전 (대덕구),
◆ 세종,
◆ 강원 (춘천시),
◆ 경기 (군포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평택시, 화성시),
◆ 충남 (당진시, 아산시, 천안시),
◆ 충북 (청주시, 진천군)
              	◆ 강원 (강릉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 충남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 충북 (영동군),
◆ 전남 (구례군),
◆ 전북 (남원시, 무주군, 진안군),
◆ 경남 (사천시, 거창군, 고성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경북 (문경시,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 서울 (강남구, 관악구, 금천구),
◆ 대전 (대덕구),
◆ 세종,
◆ 강원 (화천군),
◆ 경기 (과천시, 군포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평택시, 화성시),
◆ 충남 (당진시, 아산시, 천안시),
◆ 충북 (청주시, 진천군)
              	◆ 강원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 충남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 충북 (영동군),
◆ 전남 (광양시, 구례군),
◆ 전북 (남원시, 무주군),
◆ 경남 (사천시, 진주시, 거창군, 고성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경북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지역 간 유사한 값의 집락 여부를 결정하는 리사 분석(LISA)과 달리 핫스팟 분석(Hot Spot Analysis)은 관측치의 밀집도를 기반으로 공간적 종속성(spatial dependence)을 확인하며 Getis-Ord Gi* 통계량으로 산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05) 총 54곳의 시군구가 2가지 지역으로 구획되었다(<그림 2>, <표 6>). 조출생률의 핫스팟(hot spot) (총 24곳, 평균 5.246, 표준편차 1.052)은 중부지방(경기 13곳, 서울⋅충남 3곳, 충북 2곳, 대전⋅세종⋅강원 각각 1곳씩)에 밀집한 가운데 주로 수도권(16곳)에 분포하였고,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콜드스팟(cold spot) (총 30곳, 평균 2.780, 표준편차 1.002)은 비수도권(경남 10곳, 경북 6곳, 강원 5곳, 충남 4곳, 전남⋅전북 각각 2곳씩, 충북 1곳)의 영남지역(16곳)과 그 접경 지역에 다수 포진하였다. 이처럼 조출생률의 핫스팟과 콜드스팟 간 평균 차이(2.466)는 약 2배 가량으로 상당히 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군구 평균 조출생률은 4명이었고 조출생률이 높은 지역(24곳 이하)은 중부지방 중 수도권(경기⋅서울)에 집중되었으며, 낮은 지역(30곳 이하)은 비수도권 중 영남지역(경남⋅북)에 밀집하였다. 조출생률과 함께 시군구 거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독립변수에서도 지역 간 편향이 뚜렷한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공간분석이 요구되었다.

          
            표 6. 
				
            

            
              조출생률에 대한 회귀모형의 통계량
            
            

          

          
            
              
                	구분
                	OLS
                	MGWR
              

            
            
              	R2
              	 0.533
              	0.706
            

            
              	Radj2
              	 0.518
              	0.646
            

            
              	AICc
              	 588.217
              	464.875
            

            
              	Log-likelihood
              	-284.698
              	750.059
            

            
              	Koenker-Bassett
              	 9.774
              	-
            

            
              	구분
              	변수
              	OLS
              	MGWR
            

            
              	계수
              	VIF
              	계수
              	영향 범위의 시군구 수(%)
            

            
              	(상수항)
              	 4.425***
              	-
              	 -0.043
              	124(54.1)
            

            
              	인구학적 영역
              	인구밀도
              	 0.000
              	2.066
              	 -0.031
              	 70(30.6)
            

            
              	1인 가구 비율
              	 -0.028*
              	1.598
              	 -0.043
              	 77(33.6)
            

            
              	경제적 영역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
              	 0.173*
              	1.359
              	 0.133
              	 59(25.8)
            

            
              	여성 고용률
              	 0.049***
              	3.448
              	 0.348
              	 95(41.5)
            

            
              	주거환경 영역
              	저층저밀 주택 비율
              	 -0.035***
              	5.254
              	 -0.790
              	110(48.0)
            

            
              	노후주택 비율
              	 -0.021**
              	2.280
              	 -0.202
              	229(100.0)
            

            
              	정책적 영역
              	보건사회복지 예산 비율
              	 -0.015*
              	4.572
              	 -0.162
              	 66(28.8)
            

          

          
            
              주: * p<.05, ** p<.01, *** p<.001; AICc(정보유실량)는 corrected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를 의미하며, MGWR의 계수는 비표준화된 추정계수로 산술적으로 평균화한 수치이고, VIF(분산팽창계수)는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나타냄
            

          

          

        

      

      
        3. 공간분석
        
          1) 일반회귀모형 분석 
          시군구 거주 지역별 환경 특성에 따른 저출생의 공간적 변이와 지역 간 차이의 영향 요인을 살펴보고자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공간회귀모형 분석의 적합성을 확증하고자 일반최소자승법의 회귀모형(Ordinary Least Squares, OLS)을 실시하였다(<표 6>). 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나타내는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모든 변수에서 5.5 미만(최댓값 5.25)으로 나타나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어 다중선형회귀분석(OLS)을 실시한 결과, 조출생률은 인구학적 영역 중 인구밀도를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가 신뢰수준 95%(p<0.05)에서 유의미하였고, 모형의 수정 설명력(Radj2)은 51.8%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양(+)의 관계에서 경제적 영역(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와 여성 고용률), 음(-)의 관계에서 인구학적 영역(1인 가구 비율), 주거환경 영역(저층저밀 주택 비율, 노후주택 비율), 정책적 영역(보건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영향 변인으로 밝혀졌다. 즉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여성 고용률이 높을수록, 1인 가구 비율, 저층저밀 주택 비율, 노후주택 비율, 보건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낮을수록 조출생률의 상승이 견인되었다. 공간회귀모형 분석의 적절성을 판정하고자 오차의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을 측정하는 Koenker-Bassett 검정, 모형 적합성을 나타내는 log-liklihood, 정보소실량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AICc 통계량, 모형 설명력(Radj2)을 도출하였다. 검정 결과에서 신뢰수준 95%(p<0.05)에서 유의미하지 않아 이분산성 영가설이 충족되었고, log-likelihood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AICc의 현저한 감소로 모형의 불확실성이 대폭 향상되어 전역적 비공간회귀모형(OLS)보다 비전역적 공간회귀모형(MGWR)의 분석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국지적 공간회귀모형인 다중범위 지리가중회귀모형(MGWR)의 설명력(64.6%)은 OLS보다 향상되어(12.8%p) 공간회귀모형 분석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이처럼 거주 지역의 환경 특성이 저출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한 회귀분석 중 전통적 회귀분석(OLS) 결과에서 시군구별 조출생률(모형 수정 설명력 51.8%)은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 여성 고용률(+), 저층저밀 주택 비율(-), 1인 가구 비율(-), 노후주택 비율(-), 보건사회복지 예산 비율(-) 순으로 높은 영향과 함께 전역성을 나타냈다. 일련의 검정을 통해 공간회귀분석의 필요성이 확인되면서 다중범위 지리가중회귀모형(MGWR)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 모형 설명력이 OLS보다 더 향상되어 다양한 공간적 범위에 따른 영향력을 고려하는 공간분석기법으로 그 적합성이 입증되었다.

        

        
          2) 공간회귀모형 분석 
          MGWR(다중범위 지리가중회귀모형) 분석에 앞서 변수 간 국지적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살펴보고자 시군구별로 산출되는 국지적 조건수(Local control number, LCN)를 도출한 결과, LCN의 범위(4.051∼12.656)는 다중공선성의 판정 기준치인 30 미만을 훨씬 하회하였다(ESRI, 2025a). 국지적 다중공선성의 우려가 제거됨에 따라 MGWR 분석을 실시하였고, 지자체별 조출생률의 모형 설명력(Local R2)은 평균 63.0%로 지역별 공간적 범위의 다양성에 따른 모형 설명력의 차이가 포착되었다(<그림 3>). 모형 설명력이 가장 높은 곳(충남 태안군 83.8%)과 가장 낮은 지자체(전남 신안군 35,8%) 간 차이(48.0%p)는 상당히 컸으며, 모형의 국지적 설명력(Local R2)은 대체로 호서지역(충남 13곳, 충북 6곳, 대전 5곳, 세종 1곳)과 경남(7곳)에서 높아(73.6% 이상, 32곳) 상대적으로 모형 설명력이 낮은(48.8% 이하, 39곳) 호남지역 일대(전남 15곳, 광주 5곳, 전북 4곳, 제주 2곳), 강원(10곳)⋅경북(3곳) 일부와 대비되었다. 이어 표준화된 잔차(Standardized Residuals) 분포도에서 공간적 군집이 관측되지 않아 MGWR 모형 활용의 적절성이 재차 확증되었다.

          
            
            

            그림 3. 
				
            

            
              조출생률의 다중범위 지리가중회귀모형(MGWR) 분석 결과
            
            

            

          

          MGWR 분석에서 인구학적 영역의 1인 가구 비율을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가 다양한 공간적 범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양(+)의 영향을 주는 경제적 영역(여성 고용률 142곳,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 37곳), 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주거환경 영역(저층저밀 주택 비율 229곳, 노후주택 비율 92곳), 인구밀도 17곳), 정책적 영역(보건사회복지 예산 비율 8곳)의 변수들이 통계적 유의성(p<0.05)을 보였다(<표 7>). 각 변수의 지역별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 고용률의 추정계수는 대부분의 수도권(경기 29곳, 서울 25곳, 인천 10곳) 그리고 비수도권의 광역시(대구⋅대전⋅세종 전지역 14곳), 경북(21곳), 관동지역(강원 17곳), 호서지역(충남 14곳, 충북 11곳)에서 양(+)의 영향력이 포착된 반면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비수도권 중 강원(17곳)과 경북(15곳)에서 관측되었다. 주거환경 영역 중 모든 지자체(229곳)에 영향을 주어 공간적 확산 효과가 큰 저층저밀 주택 비율은 그 추정계수(-)가 대부분의 수도권(경기 26곳, 서울 25곳, 인천 10곳)에서 보다 더 큰 영향력이 관측되었다. 유사하게 노후주택 비율(-)의 추정계수도 수도권 전 지역에서 비교적 더 큰 영향을 주었고, 인구밀도(-)는 전남(14곳)⋅광주(3곳) 일부, 정책적 영역인 보건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강원⋅경북(각각 4곳씩) 일부 시군구에서 영향력이 감지되었다.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공간적 관계의 다양성을 정교하게 감지하는 MGWR 분석 결과, 조출생률에 대한 모형의 국지적 설명력은 호서지역과 경남에서 비교적 더 높은 반면 호남지역 일대와 강원⋅경북 일부에서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또한 MGWR 분석에서 조출생률의 영향 변수는 저층저밀 주택 비율(-), 여성 고용률(+), 노후주택 비율(-),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 인구밀도(-), 보건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포함되었다. 주거환경 영역(-)과 경제적 영역(+)의 변수가 지역 간 조출생률에 더 큰 영향 범위를 보여준 반면 인구학적 영역과 정책적 영역의 변수 영향 범위는 상대적으로 다소 작았다. 구체적으로 저층저밀 주택 비율(66곳), 노후주택 비율(66곳), 여성 고용률(64곳)은 수도권 전 지역에서 영향력이 더 큰 반면 저층저밀 주택 비율(18곳), 노후주택 비율(18곳),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17곳), 여성 고용률(17곳)은 강원 전 지역, 저층저밀 주택 비율(23곳), 여성 고용률(21곳),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15곳)는 경북, 저층저밀 주택 비율과 여성 고용률은 대구⋅대전(각각 5곳씩), 충북(11곳)의 전 지역에서 더 큰 영향력이 나타났다.

          
            표 7. 
				
            

            
              조출생률의 다중범위 지리가중회귀모형(MGWR) 분석 결과와 변수별 유의미한 지역
            
            

          

          
            
              
                	인구밀도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
                	여성 고용률
              

            
            
              	음(-)의 영향 (17곳)
              	양(+)의 영향 (37곳)
              	양(+)의 영향 (142곳)
            

            
              	◆ 광주 (광산구, 남구, 서구),
◆ 전남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강진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강원 (철원군 제외한 전 지역),  
◆ 충북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
◆ 경남 (산청군, 함양군),  
◆ 경북 (구미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포항시, 군위군, 봉화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
              	◆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이상 전 지역), 세종,
◆ 강원 (양양군 제외한 전 지역),
◆ 경기 (동두천시, 가평군 제외한 전 지역),
◆ 충남 (서천군 제외한 전 지역),
◆ 충북 (전 지역),
◆ 전북 (무주군),  
◆ 경북 (경주시, 울릉군 제외한 전 지역)
            

            
              	저층저밀 주택 비율
              	노후주택 비율
              	보건사회복지 예산 비율
            

            
              	음(-)의 영향 (229곳)
              	음(-)의 영향 (92곳)
              	음(-)의 영향 (8곳)
            

            
              	◆ 시군구 전체
              	◆ 서울, 인천 (이상 전 지역),
◆ 강원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원주시, 춘천시, 태백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경기 (전 지역),
◆ 경북 (영주시, 봉화군, 울릉군, 울진군),
◆ 충북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 음성군)
              	◆ 강원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 경북 (영주시, 봉화군, 울릉군, 울진군)
            

          

          

        

      

    

    

  
    
      Ⅴ. 결론 및 제언
      장기간 지속된 저출생 현상은 미시적으로 가족 및 가구유형을 변형시킬 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 세계 초저출생국으로서 인구구조의 대변환과 인구자연감소라는 국가 위기를 초래하며 그 심각성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러한 시점에 본 연구는 전국 시군구(229곳)의 지역별 환경 특성에 기반한 공간데이터로 저출생 영향 변인을 공간분석기법(ESDA, OLS, MGWR)으로 파악하여 저출생의 거주 지역 간 편차와 그 영향 변인을 확인하였다. 그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시군구별 평균 조출생률은 4명이었고, 조출생률이 높은 지역은 중부지방 중 수도권(경기⋅서울)에 편중된 반면 낮은 지역은 비수도권 중 영남지역(경남⋅북)에 밀집하였다. 또한 거주 지역의 환경 특성(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 1인 가구 비율, 여성 고용률, 저층저밀 주택 비율, 노후주택 비율, 보건사회복지 예산 비율, 인구밀도)에 따른 공간적 편포가 뚜렷하게 존재하였다. 둘째, 시군구 거주 지역별 환경 특성에 따른 저출생의 결정 변인을 파악하고자 전통적 회귀분석(전역적 비공간 회귀모형, OLS)을 실시한 결과, 조출생률의 영향 변수는 인구학적 영역의 인구밀도를 제외한 모든 변수로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 여성 고용률(+), 저층저밀 주택 비율(-), 1인 가구 비율(-), 노후주택 비율(-), 보건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포함되었다. 공간회귀분석의 적합성 여부를 검정한 결과, 공간적 범위(scale)에 따라 다양한 영향력이 고려되는 국지적 공간회귀분석인 MGWR(다중범위 지리가중회귀모형)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MGWR 분석 결과, 모형 설명력이 향상되어 적합한 분석 모형으로 입증되었다. 조출생률에 대한 MGWR 모형의 국지적 설명력은 호서지역과 경남에서 더 높았고 호남지역과 강원 일부에서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한편 MGWR 분석에서 조출생률의 영향 변수는 인구학적 영역과 정책적 영역보다 주거환경 영역과 경제적 영역에서 더 주효하였고 구체적으로 저층저밀 주택 비율(-), 여성 고용률(+), 노후주택 비율(-),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 인구밀도(-), 보건사회복지 예산 비율(-) 순으로 영향력이 컸다. 즉 주거환경 영역, 경제적 영역, 정책적 영역의 변수는 OLS와 MGWR 분석 모두 공통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낸 변수와 영향력의 방향성은 동일하였고 대부분의 변수 결과는 선행연구와 비슷하였다, 특히 주거환경 영역의 저층저밀 주택 비율(-)과 노후주택 비율(-)에서 높은 노후주택과 저층주택 비율이 낮은 출생으로 이어지는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이형석, 김승희, 2018; 최재헌, 박판기, 2020)와 일맥상통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직장 및 거주지 이동이 활발한 청년 인구는 청년 친화적인 정주환경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전입할 수 밖에 없다(김민석, 강민규, 2023; 김유현, 2021; 송유진, 2025; 최선미, 2021). 따라서 저출생 극복의 일환으로 각 시군구는 지역 경관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공간 재구조화와 정비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적 영역의 여성 고용률(+)은 여성 고용이 출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 민연경(2015), 박성훈(2023), 서정흔과 마강래(2024), 원숙연과 최윤희(2018) 등의 연구결과와 비슷하였으며,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도 출생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다고 확인한 다수의 선행연구(원숙연, 최윤희, 2018; 이은빈 외, 2024; 이철희, 2023; 최선미, 2021; 탁아림, 이찬영, 2024)와 일치하였다. 반면 주거환경 및 경제적 영역과 달리 정책적 영역의 보건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선행연구(민연경, 이명석, 2013; 이철희, 2018; 조택희, 최은희, 2025)와 다소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변수의 특성 상 다양한 용도의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는 점과 지자체별 저출생과 직접적인 관련 예산액이 다를 수 있는 점 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의 조사 시기(2011년, 2005∼2014년, 2014∼2015년), 분석대상의 지리적 범위(전국 또는 수도권), 분석기법(회귀분석)은 시군구 단위의 최신 데이터를 공간통계로 분석한 본 연구와 매우 상이한 점에서 비롯된 결과로 추정된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조사대상 시군구 전역에 영향력을 주는 OLS와 달리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변수가 다르게 관측되는 MGWR 결과에서 변수별 영향력이 미치는 시군구 수가 다르므로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수도권 소재 시군구에서 저층저밀 주택 비율, 노후주택 비율, 여성 고용률의 영향력이 큰 반면 비수도권에서 다소 혼재된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강원은 저층저밀 주택 비율, 노후주택 비율,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 여성 고용률, 경북은 저층저밀 주택 비율, 여성 고용률,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대구, 대전, 충북에서 저층저밀 주택 비율과 여성 고용률의 영향력이 컸다. 이처럼 다수의 지역에서 주거환경 영역인 저층저밀 주택 비율과 경제적 영역인 여성 고용률이 공통변인으로서 공간적인 영향력 범위가 넓어 해당 변수의 저출생에 미치는 확산 효과가 컸다. 추가로 중부지방(수도권 및 관동지역[강원])의 주거환경 영역(노후주택 비율), 강원과 경북의 경제적 영역(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이 강조되면서 조출생률의 지역 간 영향 변인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각 지역별 저출생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또는 반등시키기 위한 시군구 차원의 노력이 경주되고 특히 정주환경의 질 개선과 경제적 기회 제공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저층저밀주택과 노후주택 비율 모두 높은 지역(예, 전남 신안군)은 일상생활을 위한 기반 시설이 취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가 소홀할 경우 빈집으로 전락하여 지역의 사회경제적 활력 저하와 지역사회의 건강 위협 등 유해 요인이 될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하여 수도권은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별 주택스톡에서 노후화된 저층저밀 주택을 낮추어 쾌적한 거주환경 제공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접근하여 지역 출생을 더 상승시킬 여지가 있다. 또한 강원과 경북은 공통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또는 창업을 장려하는 동시에 취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소득 증가 그리고 여성의 고용 기회 확대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택 스톡 중 일정 비율의 신축 공동주택을 유지하는 등의 부가적으로 세심한 배려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40여년 동안 지속된 저출생 시대는 20년 간 시행된 저출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반등의 기미와 달리 초저출생 국면으로 계속 이행되었으며, 초저출생 시대 진입 불과 13년 만에 세계적인 초저출생국 지위를 획득하면서 인구자연감소의 현실화로 이어졌고 국가소멸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국가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저출생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국정과제인 동시에 공공정책의 최대 당면과제로 등장하였고, 이에 그동안 저출생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수많은 학술적 접근이 다양한 관점과 기법을 통해 수행되어 왔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저출생의 가장 유효한 변인으로 혼인(결혼)을 다루어 왔고 거주 지역의 환경적 특성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다수의 출생-주거에 관한 연구는 주거비 부담 감소와 주택공급 확대에만 집중한 나머지 일상생활의 터전으로서 주택을 포함한 거주환경과 그 질에 대한 지역 차원의 배려와 관심은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혼인 변수를 제외한 출생 영향 변인으로서 거주 지역의 주거환경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고 시군구별 지역 환경 특성을 반영한 공간데이터와 공간분석기법을 접목한 심층적인 분석 시도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혼인 이외의 변수로서 지역 간 저출생의 분포와 차이를 살펴보고, 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영향을 공간데이터와 공간분석기법으로 밀도있게 다룬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국 또는 시도 단위보다 시군구와 같이 공간적 범위를 보다 세밀화할수록 지역 간 저출생 수준과 차이가 보다 정교하게 파악될 수 있었으며, 그 영향 요인으로 시군구의 거주 지역별 환경 특성이 밀접하게 관련있음(association)을 확증할 수 있었다. 즉 저출생 수준이 유사한 시군구일지라도 지역 정주 여건이 달라지면서 거주 지역 간 변이를 초래하므로 지역 저출생 속도를 조절하고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의 정책적 개입, 특히 지역 정주환경의 질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주택 관련 비용 부담을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이나 단순히 신축주택을 건설하는 소극적이고 획일화된 공급 방식에서 탈피하여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나아가 지역 경관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지역 공간의 재구성) 위한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 환경은 출생 친화적인 분위기를 보다 더 자연스럽게 강화하고 지역 정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출산 연령대 인구(가임연령인구)의 지역 유출을 최소화시키고 나아가 외부로부터 해당 코호트 인구의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 저출생의 지역 간 차이를 공간분석하여 시군구별 저출생을 심화시키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후속 연구에서 공간적 범위를 지역사회(예, 읍면동)로 보다 더 세분화하여 다양한 영역의 변인을 포함한 심층 연구와 시계열적 접근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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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s
      
        1) 출산과 출생이 자주 혼용되고 있으며, 최근 출생이라는 성평등 단어를 선호하는 추세임. 이와 관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5b)는 3월 초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을 개선하고자 법제처와 함께 용어 정비를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5월 말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총 47개의 정비 대상 용어를 선정하였음. 이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조등)의 ‘저출산’ 용어가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출산하는 여성에게 귀속시키는 어감이라고 판단하여 중립적 용어인 ‘저출생’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본 고에서는 ‘저출생’을 주로 사용함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3조에 명시된 저출산 정책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된 정책으로, 출생 감소를 방지하고 출생 증가를 촉진하고자 결혼·임신·출생·양육·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일련의 지원으로 포괄적·적극적인 정책을 의미함(법제처, 2025)
      

      
        3) Thompson(1929)과 Notestein(1945)의 제1차 인구변천이론에 대한 후속 담론으로 역사학, 경제학, 정치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적 영향으로 탄생하였음(이병호, 2020; 정성호, 2009)
      

      
        4) 합리적 선택이론(RCT)의 연장인 위험이론(Risk Theory, RT)에 관한 내용임(Beck, 1999; McDonald, 2000b)
      

      
        5) 선택의 전제조건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지역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정보의 접근성 보장, 다수의 지역, 지역 공공서비스에 대한 외부효과 부재, 최적의 도시규모 등이 포함됨
      

      
        6) 출생 관련 선행연구 다수는 합계출산율로 분석한 반면 조출생률을 선정한 연구(오삼권, 권영주, 2018; 정호용, 2020; 조택희, 최은희, 2025)는 제한적이었음
      

      
        7) 조사대상 시군구 중 고령화 지역(7%~14% 미만)은 23곳(10.0%), 고령 지역(14%-20% 미만)은 78곳(34.1%), 초고령 지역(20% 이상)은 128곳(55.9%)으로 나타났음(국가데이터처, 2025a)
      

      
        8)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89곳이며 관심지역(18곳)을 포함하여 총 107곳의 시군구(46.7%)가 해당되며, 2022년 여성인구(20-39세)수 대비 노인인구(65세 이상)수로 산출하는 소멸위험지수가 1.0 미만인 지역(0.2 미만의 고위험단계 45곳, 0.2~0.5 미만의 위험단계 70곳, 0.5~1.0 미만의 주의단계 92곳)은 207곳(90.4%)이었음(국가데이터처, 2025a)
      

      
        9) 시군구별 소멸위험지수와 조출생률 간의 상관관계(r=0.679)는 합계출산율(r=-0.427)보다 지역 인구구조의 특성을 훨씬 더 적절히 반영하는 동행지표로 나타났음
      

      
        10) 출생 관련 연구 대부분은 출생의 가장 영향력이 높은 독립변수로 결혼 관련 지표가 포함되었고 혼인은 출생의 선행지표로서 널리 입증되었으므로 본 연구는 혼인 관련 지표(예, 조혼인율, 혼인 건수, 신혼부부 수 등)를 제외한 거주 지역의 환경 특성으로 구성하여 출생의 영향력을 분석하였음. 실제 본 연구의 조출생률과 조혼인률 간의 상관계수(r=0.788)는 매우 높았고, 조혼인율을 포함한 OLS 분석 결과에서 수정 설명력(Radj2)은 0.714였고, 신뢰수준 95%(p<0.05)에서 유의미한 변수는 조혼인률, 1인 가구 비율, 저층저밀주택 비율, 여성 고용률 4가지로 조혼인률의 추정계수가 훨씬 높았을 뿐만 아니라 모형의 전역성이 매우 강하였음
      

      
        11) 공간통계 분석기법으로 MGWR을 활용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출생과 관련한 연구로 시군구별 출산지원금의 효과를 살펴본 장인수, 정찬우(2022)의 논문이 유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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